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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reform safe-commun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ilience to make the community safer than before. Safety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system in which various actors in a cooperative network decide, implement, and evaluate policies to make

a safer societ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deas as follows; First, safety governance should be estab-

lished and operated in terms of resilience. Second, safety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legal basis. 

Third, the mass media organizations must participate in safety governance. Fourth,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Fifth, institution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needed for building up safe-community. Sixth, the role of meta-governance in safety governance should

be strengthened. Seventh,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safe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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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

한가?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

회 구성요소들이 함께 협력해도 안전사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방정

부, 시민단체, 기업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의 노

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

회는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안전관리를 계속하고 있

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제대

로 할 수 있는 역량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발생 빈도

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재난이나 대

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지

만, 위해요인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재난을 비롯한 

범죄, 생활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고도화와 함께 재난이나 사건은 사

회구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Jeon & Choi, 

2013: 55).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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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자(Lee, 2013: 118). 복잡

한 도심에서의 소방 수요의 증대, 현장 대응에 취약한 

재난 사각지대의 형성, 고층 건물과 대규모 기반 시설

에서의 재난 발생과 안전관리 점검 필요, 자동차 수 및 

교통량 증대로 인한 사고발생률의 증가, 기상 이변과 

인위적 구조물의 취약성에 의한 도심 풍수해 피해의 증

대, 노인 및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대상별 보건⋅건강 

및 안전사고 증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위기감 확산, 주

민 친화적 환경과 안전 식품 등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확대, 물리적 테러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취약성 노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정부 혼자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더해 첨단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

과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 원자력 사고, 컴퓨

터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 환경오염, 의약품 사고 등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으로, 첨단과학의 발달

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Cho, et. al., 2011: 

108).

또한 재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대형화되고 

복합적이라는 내용상의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사회의 재난 회복

탄력성(disaster resilience)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강조한다(Park, 2015: 92-93). 재난 회복

탄력성은 취약성(vulnerability)의 반대 개념으로서, 

회복탄력성이 강해질수록 취약성이 약해지며, 그 역의 

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불리한 상황을 

완화⋅극복하려는 보호적 요소에 더 관심을 두고, 주로 

공동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Kim & Park, 2012: 13-14). 지역사회야말로 재난

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

점으로서 재난 영향이 발생하는 현장(disaster-stricken 

site)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회복 문제는 단순하게 

끊어진 도로나 수도, 가스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사회적 자본의 

손상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한다. 이

로 인해 사회에 남겨진 재난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Choi, 2010: 214).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시민

단체, 기업, 언론,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하다.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레질리언스

의 강화 관점에서 기존의 안전 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 재난관리, 레질리언스, 

안전사회 

1. 재난관리와 레질리언스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77: 

1932)는 레질리언스를 ‘다시 튀어 오르는 행동(an act of 

spring back)’으로 정의하고, 탄력적 레질리언스(elastic 

resilience)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우

울증을 경험한 후에, 다시 힘을 얻거나 기운을 회복하

는 경향이 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레질리언스는 인

생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나 역경에 처할 때, 이를 극복

하고, 역경에 의해 강화되는 능력을 의미한다(Lee & 

Lee, 2005: 9). 과학 용어 차원에서, 레질리언스는 생

태계(ecological systems)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1), 레질리언스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 조직, 도시에

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이나 

1) Holling(1973: 17)은 생태계 관점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살펴보았다. 레질리언스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의 관계 지속성을 결정하고,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 능력의 척도다. 이 정의로부터, 레질리언스는 시스템의 속성이고, 
지속가능성이나 멸종가능성은 그 결과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안정성(stability)은 일시적인 장해 후에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스템의 능력이다. 더 신속하게 되돌아갈수록, 그리고 변동이 작을수록, 더 안정된다. 이 정의로부터, 안정성은 시스템의 속성이고, 
특정 상태에 대한 변동의 정도는 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스템은 대단히 회복탄력적이고, 여전히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즉 낮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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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재난 등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나 도시의 

능력을 말할 때도 레질리언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레질리언스는 일반 체계가 초기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급성 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

는 능력(Harrison & Williams, 2016: 17)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레질리언스를 주제로 연구하는 학문으로는 생태학, 

심리학, 조직학, 경영학, 안전관리학 등 다양하다. 또한 

개인, 조직, 공동체 등 다양한 수준에서 레질리언스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학에서는, 레질리언스가 빌

딩이나 다리와 같은 구조물이 동요된 후, 기본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정도(Lim & Lee, 2013: 20-21)를 의

미한다. 재난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가 지진이나 홍수

가 발생한 후에 중요한 시스템을 복구하는 속도를 말한

다. 심리학에서는, 레질리언스를 개인이 트라우마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조

직이나 사회와 같은 사회적 단위에 적용하면, 레질리언

스는 “무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원의 결

핍 혹은 물리적 위협에 대처하여 안정을 유지하거나 존

재를 이어가는 조직상의 능력”을 의미한다.2)

재난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유발함으로

써 불가피하게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하에 시민들을 동원하고 개입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

로 재난대응이나 재난관리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

다. 레질리언스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재난은 자연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속성, 그리고 사

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연재난

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온전히 자연의 탓이지만,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Mutter, 2015: 272).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재난

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구분하기 어려운 복합재난

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보면,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라

는 자연재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원전 기술의 복잡성, 원전 사고에 대

한 잘못된 재난대응이라는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Park, 2015: 94)했던 것이다.

위험사회일수록 레질리언스를 갖춰야 한다. 위험사

회는 본질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가오고 있

는 위험을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은 

오늘 날 이미 실제적인 것인 동시에, 예방되어야 하는 

미래를 말한다(Beck, 1986: 73). 그런 면에서 위험으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닌다는 레질리언스 개

념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재난 위험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재난을 잘 극

복한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번영하는 사회도 있

고, 그렇지 못한 사회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재난을 

견뎌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

을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취약성(vulnerability)을 연

구하는 학자도 있다(Mutter, 2015: 30-31). 이들 회복

력과 취약성은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연구 주제다. 

여기서는 재난 레질리언스를 ‘지역사회가 안전을 위

협하는 재난에 대해, 재난 발생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

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시스템이 재난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신

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사회 공동체는 어느 정도 재난으로

부터의 회복탄력성, 즉 레질리언스를 지니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재난 피해를 당해도,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또 발생하

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고, 힘

들게 복구 노력을 반복하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재난 레질리언스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2) 재난관리에서 레질리언스가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05년 UN 산하 UNISDR 회의부터라고 할 수 있다(Ryu, et. 
al., 2009: 15).



78   Crisisonom y Vol.14 No.3

가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는 한편, 동일

한 재난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

하다. 

2. 지방정부와 사회내장형 안전관리시스템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

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

해 보면, 현대 사회는 일상생활 속에 과거보다 더 다양

한 많은 위험이 퍼져있다. 특히, 빈번한 대형 재난사고

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이에 오늘날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대해 

안전권과 안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한 초대형 재난은 국가적 관리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난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단일 국가만의 역량으로는 초

대형 재난을 혼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Lee & Lee, 

2012: 125-126).

안전한 사회에 대한 기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오늘날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단순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전통

적 안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 욕구를 충분히 만

족시켜줌으로써 신체적⋅경제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향유하게 하는 수준까지 왔다(Yoo, 2008: 

22).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자체가 불확실

성3)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지니기 때문에,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의 경우를 보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한 순간에 마무리되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

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도 문제점을 찾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Choi, et. al., 2016: 

9-10); 첫째, 재난대응 과정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재앙 사고로부

터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명확하

게 도출하고 있다. 셋째, 재난대응 과정의 실패 원인을 

재난안전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령, 조직, 현

장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안전

관리 계획 및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안전이나 위험의 관리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

회의 분화 정도가 커지고 복잡해짐으로써 분야별 연계

성이  강화되면서, 위험과 안전 요인을 개인의 통제와 

책임 하에 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

고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한 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위험’이 등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위험과 

사회안전 요인은 지방정부가 정책과 서비스 대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험과 중요한 안전 요인인 것이

다(Seo & Lee, 2012: 2).

사회적 위기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위험 원인이 사회에 있는 경우다. 둘째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손실 가능한 피해를 주는 경우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위기의 원천이 무엇인지 규명

을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회적 

위기는 위험 원인이 사회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사회적 안전관리는 사회 구조 자체에 안전

관리 시스템이 내장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

다.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한 주체가 사회 전체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 예컨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서비스를 전달하

는 과정, 일상생활의 과정 등 사회 구조 전체에 안전관

리시스템이 내재화되어 안전관리가 일상화된 방식을 

의미한다(Lee, 2013: 78). 나는 이것을 사회내장형

(social embeded)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내장형 위

기관리시스템이라고 말한다4).

3) 불확실성은 어떤 위험을 둘러싼 가변성 또는 위험한 사건의 발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로 고찰될 수 있다(Lee, 2013: 10).

4) 사회내장형 안전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 간 협력은 공공부문(중앙⋅지방정부, 군, 경찰, 소방 등), 민간부문(NGO,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등), 기업부문(건설회사, 제조회사, 보험회사 등) 별로 조직 내의 재난안전관리 부서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체제 및 
역할분담 체제(Cho, et. al., 2011: 111)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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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참사(1995),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3), 세월호 침몰 참사(2014), 제천 스포츠센터 화

재 참사(2017)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관리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형 참사들이다. 20여 년의 세월동안 

부정부패, 부조리, 부실, 부도덕, 책임회피, 비리, 무사

안일, 형식주의의 적폐가 그대로 누적된 관료제의 실패

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5). 

이와는 달리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이후, 미국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에 대

해 재검토해오고 있다. 카트리나 당시에 NGO 자원의 효

율적인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실패 문제가 제기되었고, 

NGO 자원을 광범위한 국가 재난대응 활동에 통합할 필

요가 있다(Choi, et. al., 2016: 8)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재난과 위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에 반응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품질을 향상

시키며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인식했다(Choi & Yi, 2006: 243).

재난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서 민관 파트너십6)을 통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행정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행정

력에만 의존해서는 재난 예방과 대비를 제대로 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

운 민관 파트너십 체계가 필요하다(Nemoto, 2015: 50). 

3. 현대사회와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정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수행해 

온 공동체의 공익 활동이나 공공재의 생산을 정부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

는 방식(Kim, et. al., 2000: 38)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행위주체 간의 자발적 상호협력기제가 작

동하는 공간으로서, 신뢰와 협력, 협상에 입각한 행위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주된 문제해결 양식(Oh, 

2013: 10)이다. 즉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

계(Kim, 2013: 31)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본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민관협력이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경우, 

정책 순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피규제자인 민간부문

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의 

참여는 곧 안전 규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Kang & Yoon, 2016: 109-110).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네트워크의 관리자로서 중재자 역할, 프로세스 관리자 

역할, 촉진자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 때 네트워크 관리

자인 정부는 다른 행위자들을 모으고, 각 행위자들의 

지각을 조정하고 수용하며,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강화

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Kim, 2009: 97-98). 

거버넌스는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

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거버넌스의 경우, 각각의 개

별 주체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한 것은 

공통적이다. 경찰청이나 법무부는 가해학생의 계도나 

처벌,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행정 대책, 여성

가족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

램(Kim & Jeong, 2013: 186)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협력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지닌 문제점은 평상시

에 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 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실

제 재난 상황에서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중앙정부 부처 간이

5) 특히, 2014년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보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태도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구조 초기 대응 실패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해양경찰에 책임을 돌리고, 구조자 및 탑승자 명단 자료의 
제출 요구에도 ‘해경이 가지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2014년 5월 16일 국회 현안보고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들은 실종자 구조 등 현장업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핑계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Kwon, et. al., 2016: 18).

6) 지역사회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각 자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Chung, 200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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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문제로서 뿐만 아

니라,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 체계에서도 문제점(Hur 

& Lee, 2014: 185)으로 나타났다.

복합재난이나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조직중심형 

분산관리 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행

정 시스템은 계급제와 순환보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적 재난대응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Rheem, et. al., 2016: 13).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첨단화, 세계화에 따른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핵심

기반 마비 재난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사

회다. 위험사회에서의 재난은 도시 공동체가 인명 피해

와 재산 손실을 넘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

부구조와 핵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Rho, 2015: 

115). 지구온난화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피해가 커지는 시점에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부문은 국민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Rheem & Lee, 

2015: 16).

안전공동체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주민이 안전사회

를 만들기 위해 주민, NGO, 지방정부, 기업 등의 다양

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다7). 안전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지역 주

민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부의 지원이다. 안전공

동체 거버넌스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

이 중심이 되어, 지역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민자

치 활동이다. 이 때 정부의 지원은 주민의 자발성을 높

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너무 많은 지원

이나 간섭은 주민의 자발성을 꺾고, 지역사회의 안전공

동체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

이다(Chung, 2013: 42).

Ⅲ.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와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혁신

1. 재난 레질리언스와 안전사회 거버넌스

현대 사회는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부문

이 단독으로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다. 특히, 재난대응과 같이 복합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하나의 부처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많이 발생하

고 있다(Lee, 2011: 43).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원과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재난관리 거버넌

스가 필요하다(Lee, 2015: 128). 거버넌스는 여러 수준

의 정부, 시민단체,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를 말한

다.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상호영향력을 행사하는 수평

적⋅비계층적 관계(Kim, 2016: 59)로서,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수직적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수평

적 협력을 이루어내는 협치를 말한다(Kang & Yoon, 

2016: 117). 재난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조직보다 현

지의 시민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민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실

정이다(Lee, 2007: 70).

고도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거대한 충격적 사고

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

회적 체계의 회복력(resilience)이 필요하다. 특히, 빈

민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많은 도시

공동체는 신속하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인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자연재난뿐

만 아니라 전염병, 환경오염 등의 재난도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또한 동일한 재난의 충격에 대해서도 중산층 

주거 지역은 비교적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저소득층 주거 지역은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7) Lee(2003: 174)는 로컬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주민, NGO,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의사결정권을 공유한 채 상호조정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기관리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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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Rho, 2016: 120-121). 칠레와 아이티의 지진 사

례에서 보면, 지배층은 재난의 충격을 완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죽고, 다치고, 집을 잃는 경우, 

이전보다 더욱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배층은 가난한 사람에 비

해 잃는 것이 적고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

한 이들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불공평한 사회

가 더욱 불공평해지고, 권력과 부는 더더욱 편중된다

(John, 2015: 150).

이들 소외된 계층은 공동체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왔

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는 평균적 발전 속도에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뒤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

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슈인 것이다(Yoo, 2008: 30). 

강간 및 기타 범죄가 만연하고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고용, 안

전, 정치의 기초 등이 부실한 지역에서는 재난 후유증

이 더욱 심각하다. 평상시에 가장 배려 받지 못하는 사

람들이 재난 시에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John, 2015: 129). 

그러므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최소한의 안

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에서는 회복력(resilience)을 

포함해야 한다. 회복가능성의 의미를 지닌 회복력 개념

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할 미래 비전과 핵심 가

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Jeon & Choi, 2013: 66). 

2.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법률적 근거 마련

최근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형태를 갖춰 정책을 추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거버넌스 추

진은 비판론자들에게 거버넌스 무용론의 빌미를 제공

한다. 형식적 거버넌스에서는 실제 주관부서가 모든 결

정과 집행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시민은 단순한 

참관인이 되거나 자문기구로 전락한다. 그리고 실질적

인 권한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거버넌스에 의한 정

책 추진이 실효성을 잃는 경우도 있다(Kim, 2016: 72). 

따라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는 입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협약 당사자와 파트너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협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기관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협약당사자 모두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적 근거는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조례나 훈령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일본은 ‘안전도시만들기’를 위한 주요 정책과 방향을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다. 안전도시만들기

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 측

면의 환경 정비와 관련된 재난⋅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

기인 ‘방재마을만들기’가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

의 운영상의 자율⋅자치⋅자조를 강조하는 주민의 생

활안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인 ‘안전⋅안심마을만들기’

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유사한 ‘안전마을만

들기’를 표방하면서, 토목, 건축물 등의 하드웨어 시설

에 대한 행정시책으로서의 안전관리와 함께 주민의 자

발적 참여에 의한 통합적인 도시안전 구축을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Lee, 2015: 304-305).

따라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문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부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이나 조례

에 근거를 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3.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와 언론의 참여

재해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해 보면, 언론사

별로 재해보도를 하는 프레임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사를 읽는 독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피해 및 대응 정보 프레임’이 많았다. 

이는 그동안 언론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즉 재난피

해자의 참담한 모습과 피해의 처참한 광경 등을 다루는 

재해보도의 감성화 문제와 실용성 부족 문제 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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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문제점이 최근 재해보도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

고, 언론이야 말로 제2의 방재기관으로서 가치를 지니

도록 변해야 한다(Cho, 2013: 41).

미국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합동정보센

터 등 홍보담당 조직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이 공급되

어 운영될 때까지, 수 주 동안의 시간이 걸려, 언론 매

체 및 주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언론의 과잉보도가 이어짐으로써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재난 전, 재난 중, 재난 후에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홍보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Choi, et. al., 2016: 8).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즈 주 방위군이 재난 상황에서 구조와 

수색을 전담하는 주체로 기자를 함께 참여시켰다. 사전

에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수색과 

구조, 지원 등 주요 지점에 기자들을 배치하여 함께 활

동하며 근접 취재를 지원했다. 또 매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은 직접 촬영을 통해 지원하기까지 했다

(KBJA, 2014: 187).

사실 그동안의 거버넌스는 큰 틀에서 정부, 시민사

회, 기업 등 사회 구성요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관

리체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재난관리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정확한 

보도와 보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4.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거버넌스는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교류하면서 협상

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해법을 공유하는 과정

이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갈 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Torfing, et. al., 2012: 16-17; Kim & Jeong, 

2013: 186). 범정부적 성격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용

을 위해서는, 우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련 단체나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여기관들이 정보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민간단

체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고 재난 유형별로 동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분

류해야 한다(Hur & Lee, 2014: 186).

거버넌스 참여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

호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의 협력⋅협동 기구를 설치하고, 이 조직을 효

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ho, et. al., 2011: 122).

오늘날 현대 사회의 행정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전

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이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역시 

정보시스템과 정보 공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안전공

동체 거버넌스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이 필요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첫째, 정보시스템의 상황판

단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난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상세한 최신 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eo, 

et. al., 2016: 12). 둘째, 시민참여시스템이 잘 구현되

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정보공유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실현되

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필수요건이다. 정책에 있어서 

정보공유는 국민의 적극적인 국정참여권을 실현하게 

하여, 더 나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다(Cho, 2016: 26).

5.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와 교육⋅훈련의 실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이 이루

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NGO나 자원봉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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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도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Jeong, 

2007: 51). 특히 안전 분야는 민간부문 스스로의 자율

규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한 안전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Kang & Yoon, 2016: 115). 더불

어 수준 높은 시민의식 함양과 생활 위험에 대한 위기 

인지와 예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재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

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Lee, 2013: 133).

최근 우리 사회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

되고, 자기개발 욕구의 증대로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여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는 피해 복

구8)와 구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

해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

대로 운영하고,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한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나 활동에 대한 전문교

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지역재난대응팀(CERT)

은 평상시에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

원봉사자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자의 지시

에 따라 대피소 운영 지원, 군중 통제, 대피 활동 등에 

참여한다. 만일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CERT에 참여하지 못한다(Rheem & Lee, 2015: 14-15).

또한 시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교육, 훈련, 연습의 기회

를 제공해야 하며, 종합적인 비상사태관리계획(EOP)

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Choi, et. al., 

2016: 8). 위험이나 안전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을 통제

해서 안전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향상시켜서 위험을 통

제한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안전 정책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eo & Lee, 2012: 17). 재난 교육은 방

향성과 목표를 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실시, 평

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9). 주체별로 교육과 훈련 계획

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난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에 대한 기

초적인 재난관리 리더십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Hur 

& Lee, 2014: 190).

6.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메타거버넌스 역할 강화

메타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율적 기관들이 스스로 과

정상에서 협력을 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하는 간접적 형태의 거버넌스로서, 네트워

크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

념이다. 메타거버넌스는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위한 조정력을 지닌 틀과 환경이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에 대한 조건, 구조, 규

칙과 지침의 틀, 즉 일반적인 정책과 규정 조건을 설정

하고 활용하는 포괄적인 사회제도를 말한다(Koch & 

Buser, 2006: 548; Sørensen, 2006; Kim, 2012: 61).

이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거버넌

스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협력과 권력 조정, 분쟁 해결, 

효율적 작동 등과 같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성요소 사이의 권력관계 현상은 계

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갈등과 경쟁 관계도 지속될 것이

며, 상호협력이 어려워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네트워크

적 연결이 저해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governance of governance)인 메타거버넌스의 역할

이 강화되어야 한다(Jessop, 1995; Kim, 2012: 61). 따

라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네트워크적 연계

성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거버넌스의 운영이 필요하다.

8) 일본과 미국에서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의 민간자원의 참여는 ‘있으면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시하였다
(Lee, 2006: 83).

9)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교육이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개인 신변의 안전을 위한 대처방안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재난관리 거버넌스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혁신과 맞물리는 교육을 담당할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Kim, 2016: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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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한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소방, 경찰, 보건 등 공

공서비스 영역과 각종 시민단체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 지역안전을 확보한다. 이 때 성공적인 지역안전

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은 지역안전은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관련된 의사결정 역시 주민 주

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top-down) 의사결정 체제하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

한 안전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Chung, 2013: 28).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국

내 민-관 협력기관의 대부분은 정부주도이자 관주도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매우 한정적이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

하지 않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

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변화와 개선이 필

요하다. 우선, 시민사회가 관변단체화나 정치화가 아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heem & Lee, 2015: 14, 16). 범죄취약 지역에 가로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민신고 체제 없이, 순찰차를 

몇 대 더 보낸다면, 사고예방이나 사고대처의 매우 큰 

성과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은 사

회구성원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불

명확한 문제(wicked problem)이기 때문이다(Jeon, 

2015: 23).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조직, 전문가, 전문가 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 

행위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관련 자원을 데이

터베이스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간의 네트

워크 활성화, 민-관 협력의 탄력적 운용, 그리고 다양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Kim, 2017: 66).

Ⅳ. 결 론

거버넌스는 사회 구성요소들이 상호 수평적인 협력

관계 하에서 대등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민사회, 다양한 공사조직 사이의 연결 네

트워크를 일컫는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과거 정부에만 

의존한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민간부

문-비영리 부문이 함께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Kim, 2013: 31; Park & Ryu. 2015: 34).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은 정부주

도의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의 구체제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사회가 바뀌었고, 재난의 양상도 바뀌었으며, 

우리 국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으로 재난을 관리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동일한 비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

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지

원-협력-연계-조정이라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필요

하다. 또한 중앙정부는 스스로 재난관리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는 공급자(provider) 역할을 중단하고, 

사회 전체의 재난관리를 지원하고 연계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촉매자(catalys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또 필요하다(Lee, 2015: 113). 이는 정부가 직

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여러 행위주체 중의 하나

로서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연계하고 중개해주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난 레질리언스를 “지역사회의 안전

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피해로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

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안전 거버넌스

(safety governance)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 

NGO, 지방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라고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Enhancing Disaster Resilience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for Restructuring Safe Com m unity Governance in Korea  85

차원에서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안전공동체 거버넌스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

서는 법률적 근거인 법령과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셋

째, 그동안 재난안전 관리에서 언론은 주체적 참여보다

는 비판적 관찰자로 남아왔다. 이제 재난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에 언론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공동체를 만

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 거버넌스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에 주민이 자발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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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 한국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혁신 방안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레질리언스의 강화 관점에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레질리언스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피해로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라고 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복력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전 

거버넌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 거버넌스에 언론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안전 

거버넌스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 거버넌스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주제어：레질리언스, 재난 레질리언스,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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